CFP 교재 연례개정 내용(상속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
	하7
	
	Ⅰ. 상속의 개시

1. 상속개시의 원인

2. 상속개시의 기준
	목차추가

	1
	하7

하3
	Ⅰ. 상속의 이해관계자

Ⅱ. 상속재산
	Ⅱ. 상속의 이해관계자

Ⅲ. 상속재산
	번호수정

	2
	상1

상4
	Ⅲ. 상속분의 정리

	Ⅳ. 상속분의 정리

Ⅴ.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포기의 선택

    2. 상속의 단순승인

    3. 상속의 한정승인

    4. 상속의 포기
	번호수정

목차추가

	10
	하5
	상속재산과 상속세 부과대상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또는 사망보험금과 같은 간주상속재산 등의 경우에는 서로 불일치할 수 있다.
	상속재산과 상속세 부과대상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과세정책과 입증의 문제로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또는 사망보험금과 같은 간주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구수정

	12
	하4
	법원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하였지만 그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경우 유증의 효력은 부인되나 증여로서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상속인이 유증받는 것과 달리 증여의 경우 세법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6.02.25. 선고 85누889 판결).
	할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손자가 서울시로부터 취득세부과처분을 받자 유언에 의한 유증이라고 주장하여 취득세부과가 부당하다고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손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유언에 의한 유증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언의 방식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증여로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문구수정

	29
	상1
	Ⅰ. 상속의 이해관계자

Ⅱ. 상속재산
Ⅲ. 상속분의 정리

	Ⅰ. 상속의 개시

1. 상속개시의 원인

2. 상속개시의 기준
Ⅱ. 상속의 이해관계자

Ⅲ. 상속재산
Ⅳ. 상속분의 정리
Ⅴ.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포기의 선택

    2. 상속의 단순승인

    3. 상속의 한정승인

    4. 상속의 포기
	목차수정

	31
	상1
	
	[첨부1] 참조
	내용추가

	31
	제목
	제Ⅰ절 상속의 이해관계자
	제Ⅱ절 상속의 이해관계자
	번호수정

	34
	표
	일반양자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일반양자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 필요
	문구추가

	70
	상1
	• 상속개시시 현존하는 상속재산 가액: A 

• 특별수익인 생전증여 가액: B 

•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율: C 

•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 B 

• 특별수익자의 유증: D
	• 상속개시시 현존하는 상속재산 가액: A 

• 특별수익인 생전증여 가액: B 

•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율: C 

• 특별수익자의 유증 가액: D
	문구삭제

문구삽입

	71
	하5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한 경우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요양간호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 자신의 비용으로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해야 한다. 기여자가 간호비용을 부담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어 이를 상속재산의 유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구수정

	74
	상8
	아들을 상대로 원래의 
	아들을 상대로 각각 원래의 
	문구삽입

	74
	하2
	(증여재산: 사망 이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의 권리를 
	(증여재산: 사망 이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상속인이나 수증자 쌍방이 상속인의 권리를 
	문구삽입

	77
	하5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또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단 상속이 개시 된지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구수정

	78
	하1
	
	[첨부2] 참조
	내용추가

	88
	상1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동조항 제2호)도 절대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민법 제1072조제1항제2호) 절대적
	문구수정

	90
	상6

~하1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공증을 할 때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수라 함은 유언자가 다른 이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공증인에게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이라면 유언공증보다 자필증서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으며, 통역을 통해 구수를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외국인은 신분이 확인되는 통역을 대동하고 공증인 앞에서 구수를 할 수 있으며, 증인은 내국인 2명이 필요하다.
	문구수정

	93
	하7
	(3) 자필증서의 요건이 분리된 유언장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자필에 의한 유언의 전문, 연월일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유언 증서의 유언자 성명아래 무인(拇印)이 있으며, 유언증서 자체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고 봉투에 유언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기재된 흰색의 편지지가 붙어있는 유언증서에 대해서 법원은 무인이 유언자의 무인인지 불확실하고, 주소 등이 기재된 편지지가 붙어 있는 봉투가 유언증서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3) 자필증서의 요건이 분리된 유언장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필증서유언서 방식에 반드시 유언의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유언자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면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되어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전문과 봉투가 분리되어도 자필내용이 포함되면 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언증서에 유언자의 자필에 의한 유언의 전문, 연월일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유언증서의 유언자 성명아래 무인(拇印)이 있으며, 유언증서 자체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고 봉투에 유언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기재된 흰색의 편지지가 붙어있는 사례에서 법원은 무인(拇印)이 유언자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유언자의 주소가 유언증서가 아닌 별도의 편지지에 기재되고 이 편지지가 봉투에 붙여져 있는 유언증서는 자필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문구수정

	96
	하4
	선고 97다38510 판결).
	선고 97다38510 판결).
결국 유언증서 전문이 담긴 봉투에 유서라는 기재와 함께 주소, 성명 등을 자서하여 봉함한 경우 법원은 봉투도 유서의 일부로 보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문구추가

	97
	상11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다.
법원은 유서 중 제1면에 '밤마다'의 ‘다’ 부분, 제2면에서 '부디 덜'의 ‘디’ 부분, '건강에들'의 ‘들’ 부분, '살라 가라'의 ‘가라’ 부분 등의 글자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어도 이는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으로 보고 유언자 의사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8510 판결)
	문구추가

	99
	상14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위 판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언자가 폐암수술 후 퇴원하였다가 약 4개월 후 다시 입원하고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유언을 했고, 유언자는 유언 후 두 달이 지난 후에 사망하였으며,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에 직접 명확한 글씨로 서명까지 하였으면 의사식별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유언자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 참석 하에 공정증서유언을 공증인에게 의뢰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증인이 입원한 유언자에게 유언공정증서를 낭독하고 유언자가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한 것은 유효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을 인정하였다.

반면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문구삽입

	122
	상9
	채권자 일방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을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채무자가 굳이 ‘나는 채무를 이행하고 싶다’고 할 리가 없으므로 을의 의사는 불문한다.
	채권자 일방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채무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채무자가 굳이 ‘나는 채무를 이행하고 싶다’고 할 리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는 불문한다.
	문구수정

	127
	상12
	Y(72) 사이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Y(72) 사이에 지적장애가 있는
	문구수정

	131
	상5
	② 분할금지가 없을 것
	② 분할금지의 유언이나 약정이 없을 것
	문구수정

	145
	상4
	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여
	문구수정

	152
	상5
	뿐만 아니라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뿐만 아니라 혼인외 출생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문구수정

	159
	표
	신고세액공제율(7%)
	신고세액공제율(5%)주)
주)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 분부터는 3%
	%수정

주석추가

	162
	표
	예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문구수정

	165
	하8
	상속개시일 전 2년(1년) 이내에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문구수정

	168
	상4
	1년 이내에 2억원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처분가액은 7억원으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고, 2년 이내에 처분가액도 7억원으로
	문구수정

	171
	상2
	거주자 최부자씨는 올해 4월
2006년 11월 18일

2011년 10월 31일

2013년 12월 23일

2015년 10월 16일
	거주자 최부자씨는 2018년 4월

2007년 11월 18일

2011년 10월 31일

2012년 12월 23일

2016년 10월 16일
	년도수정

	172
	상1

~상7
	①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금액 

피상속인 …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
	[첨부3] 참조
	문구수정

	175
	하6
	가업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한 해당 가업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 세액의 200%를 초과하면 해당 가업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문구추가

	175
	하4
	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200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적용
	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적용
	주석수정

	175
	하2
	갖추어야 한다. 만약
	갖추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문구수정

	177
	하8
	
	[첨부4] 참조
	내용추가

	179
	상8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구추가

	181
	하5
	사유 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유 없이 사후관리위반사유(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영농상속공제
	문구수정

	181
	하2
	연부연납이자율의 상당액을 
	연부연납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문구수정

	182
	하7
	
	[첨부5] 참조
	내용추가

	183
	상3
	결국 최하 5억원에서 최고
	결국 최저 5억원에서 최고
	문구수정

	185
	하5
	최대주주이므로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최대주주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문구삽입

	188
	상6
	금액에 따라 최하 10%에서
	금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문구수정

	191
	하2
	차감한 금액의 7%에
	차감한 금액의 5%에
	%수정

	192
	상2
	각종 세액공제·감면세액)×7% 


	각종 세액공제·감면세액)×5%
	%수정

	194
	상7
	2년 거치 5년(가업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의 해당 납부세액은 3년 거치 12년)] 이내의
	연부연납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허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가업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의 해당 납부세액은 연부연납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허가일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의
	문구수정

	195
	상7
	연 1.6%(2017년도 현재)에
	연 1.8%(2018년도 현재)에
	문구수정

	195
	하10
	ⓐ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
	ⓐ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
	문구삽입

	195

196
	하4
~상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첨부6] 참조
	문구수정

	201
	하11
	① 저가양수 또는 … 제1항제1호)
	삭제
	문구삭제

	213
	상7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상증법 제1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초과하는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5%[성실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는 20%)]를 초과하는 경우(상증법 제1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초과하는
	문구수정

	215
	상8

~상14
	확인된 경우. 다만 … 그 재산가액이감소한 때
	확인된 경우
	문구삭제

	215
	상15
	
	[첨부7] 참조
	내용추가

	218
	하1
	750,000,000천원이 된다.
	750,000,000천원이 된다. 참고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3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증여재산공제(그 당시에는 성년인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었음)를 적용받지 못하였다.
	문구추가

	220
	사례
	금번 올해 3월 13일에

2006년 3월 17일

2011년 7월 21일

2013년 4월 26일

금년 3월 13일
	2018년 3월 13일에

2007년 3월 17일

2012년 7월 21일

2015년 4월 26일

2018년 3월 13일
	년도수정

	220
	해설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원

과세표준      750,000,000원

산출세액      165,0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

과세표준      770,000,000원

산출세액      171,000,000원
	계산수정

	221
	상1
	아버지로부터 2006년 3월 17일에 … 어머니로부터 받은 3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는 2006년 3월 17일에 아버지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 지나 처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증여세 산출세액 = (750,000,000×30%)-60,000,000 = 165,000,000원
	아버지로부터 2007년 3월 17일에 … 어머니로부터 받은 3억원이다.  2007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시 증여 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시 증여재산 공제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2015년 할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을시 2천만원을 적용 받았다. 따라서 금번 아버지로 증여 받을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 재산공제는 3천만원이고 금번 증여 에 합산되는 2012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0원 이었으므로 금번에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이다.
 • 증여세 산출세액 = (770,000,000×30%)-60,000,000 = 171,000,000원
	문구수정

	221
	하1
	주) 평가기준일 … 가액에 10%를
	주) 평가기준일 … 가액에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전하는 이자율(2018년 현재 3%)를
	문구수정

	224
	하10
	평가한다.
	평가한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구추가

	224
	하7
	(2016년 현재 연 4.6%)
	(2017년 현재 연 4.6%)
	년도수정

	227
	상2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증여세 산출세액(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한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증여세 산출세액+할증세액)이
	문구삽입

	227
	박스
	⑨ 법인의 자본을 … 이익의 증여
	삭제
	문구삭제

	232
	상1
	min[16억×20%, 2억] = 2억원
	min[15억×20%, 2억] = 2억원
	금액수정

	237
	상5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대기업은 정상거래비율의 2/3초과)하는 경우에
	문구삽입

	237
	상9
	(자기주식과 출자지분에 한함)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
	문구수정

	237
	하10
	친족은 다음 계산식에
	친족은 수혜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문구삽입

	237
	박스
	증여의제이익 … 10%
	[첨부8] 참조
	내용수정

	246
	사례
	나. 창업을 통하여 5명의 신규로 고용함
	나. 창업을 통하여 5명의 근로자를신규로 고용함
	문구수정

	247
	표
	신고세액공제 –    27,650,000원

납부할 세액 150,000.000원  367,350,000원 
	신고세액공제 –    19,750,000원

납부할 세액 250,000.000원  375,250,000원
	계산수정

	247
	상1
	총납부할 증여세액 = 150,000,000+367,350,000=517,350,000원
	총 납부할 증여세액 = 250,000,000+375,250,000 = 625,250,000원
	띄어쓰기

계산수정

	250
	상5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가업승계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 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1일 0.03%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가업승계주식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1일 3/10,000)을 부과한다. 해당 가업 승계의 수증자는 상기 부과가 되기 전에 해당 부과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이미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다.
	문구수정

	250
	하3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포함. 이하 ‘농지 등’)를 자경 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 이하 ‘농지 등’)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문구수정

	251
	상13
	
	ⓔ 어선: 어선법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 이내의 것 

ⓖ 어업용 토지 등: 4만㎡ 이내의 것
	문구삽입

	256
	상10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3개월)사이에 매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수용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 각각의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가액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3개월)사이에 매매·감정평가업자의 감정·수용 또는 공 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 각각의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의뢰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가능), 수용가액
	문구수정

	256
	하8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3개월)부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신고일까지의
	문구삽입

	263
	상6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2)+(1주당 순손익가치×3)÷5}×보유주식수(단,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순자산가치 3, 손순익가치 2를 적용)으로 계산한다. 다만, 상기 산식에 의해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70%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70%(2018년 4월 1일 이후 80%)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2)+(1주당 순손익가치×3)}÷5×보유주식수(단,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순자산가치 3, 손순익가치 2를 적용)으로 계산한다. 다만, 상기 산식에 의해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2018년 4월 1일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 분부터)를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보유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괄호수정

문구수정

	264
	하8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 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법인의 설립 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합계액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상기 ㉠합계액이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법인의 설립 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문구수정

번호수정

	265
	하6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문구수정

	265
	하3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년도수정

	266
	상2
	전후 6개월(3개월)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개월)
	문구삽입

	271
	상9
	사전증여를 통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증여세를 택한다.
	사전증여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80
	하12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 되고,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상증법상 재산가액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가산된다.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 가산된다.
	문구수정

	281
	표
	신고세액공제

43,400,000 15,750,000 20,247,000

납부할 세액

576,600,000 209,250,000 272,253,000

계  576,600,000  481,503,000
	신고세액공제

31,000,000 11,250,000 14,625,000

납부할 세액

589,000,000 213,750,000 277,875,000

계  589,000,000  491,625,000
	해설수정

	281
	표
	증여세 부담액 576,000,000원 

481,503,000원  95,097,000원
	증여세 부담액 589,000,000원 

491,625,000원  97,375,000원
	금액수정

	281
	하6
	95,097,000원 유리하다. 


	97,375,000원 유리하다.
	금액수정

	284
	사례
	최부자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2채 모두 4년 전에 개인에게서 매수하였으며, 매매예상가액은 각각 10억원 이상이다. 최부자씨는 분가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 최기운에게 2017년 중에 증여하기로 결심한 상태이다. 
	최부자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2채 모두 개인에게서 매입한지 10년이 훨씬 지났으며, 매매예상가액은 각각 10억원 이상이다. 최부자씨는 분가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 최기운(48세)에게 2018년 4월 중에 증여하기로 결심한 상태이다.
	문구수정

	285
	표
	신고세액공제  9,450,000  26,600,000

납부할 세액  125,550,000 353,400,000
	신고세액공제  6,750,000  19,000,000

납부할 세액  128,250,000 361,000,000
	계산수정

	285
	표
	장기보유특별공제       84,750,000원

양도소득금액          197,75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195,250,000원

양도소득세 세율    38%-19,400,000원

양도소득 산출세액      54,795,000원

감면세액                   -

신고납부세액   54,795,000원(분납가능)

지방소득세       5,479,500원

총부담세액      60,274,5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양도소득금액          282,500,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280,000,000원

양도소득세 세율    48%-19,400,000원

양도소득 산출세액      115,000,000원

감면세액                  -

신고납부세액   115,000,000원
지방소득세       11,500,000원

총부담세액      126,500,000원
	계산수정

	286
	표
	125,550,000 353,400,000 (-)227,850,000 60,274,500        –         60,274,500

185,824,500 335,400,000 (-)167,575,500
	128,250,000 361,000,000 (-)232,750,000 126,500,000       –        126,500,000

254,750,000 361,000,000 (-)106,250,000
	금액수정

	286
	상2
	경우가 167,575,500원이
	경우가 106,250,000원이
	금액수정

	287
	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30,000,000원

과세표준     170,000,000원  120,000,000원

세율   20%-10,000,000원  20%-10,000,000원

산출세액     20,000,000원   10,000,000원

산출세액     20,000,000원   1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400,000원    700,000원

납부할 세액  18,600,000원   9,3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50,0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100,000,000원

세율   20%-10,000,000원        10%
산출세액     20,000,000원   1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000,000원    500,000원

납부할 세액  19,000,000원   9,500,000원
	계산수정

	288
	상1
	상기 사례처럼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할 수밖에 없을 시에는 현금 및 시가로 평가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보다 증여세를
	상기 사례처럼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증여가 현금 또는 시가로 평가하는 재산의 증여보다 증여세를 
	문구수정

	288
	표
	1월 1일

지정 지역 오피스텔, 창고용건물, 상기건물 외
	1월 1일

상기건물 외
	문구삭제

	290
	표
	신고세액공제 5,600,000원 6,510,000원

납부할 세액 74,400,000원 86,490,000원
	신고세액공제 4,000,000원 4,650,000원

납부할 세액 76,000,000원 88,350,000원
	계산수정

	290
	상2
	것 보다 12,090,000원의 증여세를
	것보다 12,350,000원의 증여세를
	띄어쓰기

금액수정

	294
	하6
	2017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으므로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하지 않으므로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년도수정

	296
	표
	신고세액공제     -          89,880,000원

납부할 세액 250,000,000원 1,194,120,000원
	신고세액공제     -          64,200,000원

납부할 세액 250,000,000원 1,219,800,000원
	계산수정

	296
	표
	250,000,000 1,194,120,000 944,120,000 207,900,000  207,900,000          -
457,900,000  1,402,020,000 944,120,000
	250,000,000 1,219,800,000 969,800,000 207,900,000  207,900,000          -
457,900,000  1,427,700,000 969,800,000
	금액수정

	296
	하9
	944,120,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969,800,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금액수정

	297
	하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은 후 영위 요건 등의 제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300
	상12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300억원, 2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는 기존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문구수정

	301
	공식
	7%
	5%
	%수정

	301
	상11
	7%의 세액공제를
	5%의 세액공제를
	%수정

	304
	상6
	대하여 최대 3년 거치 12년의 기간
	대하여 최대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의 기간
	문구수정

	304
	하12
	연 1.8%(2016년도 기준)에
	연 1.8%(2018년도 기준)에
	문구수정

	304
	하4
	1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가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포함) 중
	문구삽입

	305
	하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상속개시일 전 2년(1년) 이내의
	문구삽입

	306
	상5
	2년 이내에 일정한
	2년(1년) 이내에 일정한
	문구삽입

	306
	하5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 경우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 경우
	삭제
	문구삭제

	313
	하7
	6월 27일이라면 4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6월 27일부터 8월 26일 까지 4개월간의
	6월 27일이라면 4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6월 27일 전후 총 4개월간의
	문구수정

	316
	상1
	(3) 장애인보험을 활용한
	(3)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을 활용한
	제목수정

	317
	표주석
	※ ①, ② 및 ④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실제로 축적한 재산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였다고 가정함
※ ③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가정함
	※ ①, ② 및 ④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실제로 축적한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가정함
※ ③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가정함
	문구수정

	319
	하7
	따라서 금융재산도 부동산처럼 시가로 평가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는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가로 평가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처럼 금융재산도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구수정

	320
	하7
	{(부동산증여가액+A+취득세 등 부대비용-증여재산공제)×증여세율-누진공제액}×(1-0.07) = A 

= {(700,000,000+A+20,000,000-50,000,000)×30%-60,000,000}×0.93 = A 

= {(670,000,000+A)×30%-60,000,000}×0.93 = A 

= (141,000,000+0.3A)×0.93 = A 

= 131,130,000+0.299A = A 

A ≒ 181,872,399원
	{(부동산증여가액+A+취득세 등 부대비용-증여재산공제)×증여세율-누진공제액}×(1-0.05) = A 

= {(700,000,000+A+20,000,000-50,000,000)×30%-60,000,000}×0.95 = A 

= {(670,000,000+A)×30%-60,000,000}×0.95 = A 

= (141,000,000+0.3A)×0.95 = A 

= 133,950,000+0.285A = A 

A ≒ 187,342,657원
	계산수정

	321
	상2
	= {(부동산증여가액+A+취득세 등 부대비용-증여재산공제)×증여세율-누진공제액}×(1-0.07) 

= {(700,000,000+181,872,399+ 20,000,000-50,000,000)×30%-60,000,000}×0.93 

= 181,232,876원
	= {(부동산증여가액+A+취득세 등 부대비용-증여재산공제)×증여세율-누진공제액}×(1-0.05) 

= {(700,000,000+187,342,657+ 20,000,000-50,000,000)×30%-60,000,000}×0.95 

= 187,342,657원
	계산수정

	322
	상4
	(10년이 지나지 않음)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모친의 증여당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 이었음)
	문구수정

	323
	표
	신고세액공제     -          27,650,000원

납부할 세액 150,000,000원   367,350,000원
	신고세액공제     -          19,750,000원

납부할 세액 150,000,000원   375,250,000원
	계산수정

	323
	하7
	2017년 4월 17일에
	2018년 4월 17일에
	년도수정

	324
	상12
	임대차기간: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년도수정

	325
	표
	2015년 4월 27일

2016년 3월 27일

2016년 8월 16일
	2016년 4월 27일

2017년 3월 27일

2017년 8월 16일
	년도수정

	326
	하3
	추정상속재산에 여부를 … 이 때 토지 및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 이때 토지 및
	문구수정

띄어쓰기

	329
	상6
	= 1,127,745,714원–0원–195,000,000원-65,292,199원+0원 

= 867,453,515원
	= 1,127,745,714원–0원–195,000,000원-46,637,285원+0원 

= 886,108,429원
	계산수정


	329
	하3
	×7% 

= (1,127,745,714원+0원–0원-195,000,000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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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31페이지 상1. 내용추가

제Ⅰ절. 상속의 개시

사람의 사망(실종선고 포함)으로 상속은 개시되며 상속개시는 상속인이나 상속집행인 등이 상속집행을 위한 기준이 된다. 상속개시의 원인인 자연사망 이외에 특수한 원인인 실종선고와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는 제도가 상속개시 시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속개시 시기의 변화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관계의 변동에 대한 재무설계사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상속개시의 원인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목표 2-1. 상속개시의 원인과 기준을 알고 상속인의 결정, 상속분의 다과 등이 상속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 상속개시의 원인

가. 사망

(1) 사망의 시기 

사망은 생명이 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다만, 정확한 사망의 기준에 대해서는 심장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본다. 

사망의 시기에 대한 다른 이론으로는 심장이 움직이지만 뇌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보는 뇌사설도 있다. 뇌사설을 어느 정도 반영한 제도가 장기이식제도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적출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어 결국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존엄사와 안락사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이전 존엄사와 같은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족의 요구에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기 착용을 중단하여 환자가 사망하여 법원이 의료진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적도 있었으나, 2009년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인해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2018년 2월 14일부터 존엄사를 인정하게 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또한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존엄사와 달리 안락사는 약물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사망에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나. 실종선고 

사람의 사망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망의 개연성이 높거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를 실종선고라고 한다. 

(1) 실종요건

실종선고를 요청하려면 생사 불분명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생사 불분명의 상태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청구인과 법원에 불분명하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불분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생존해 있는 부재자나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실종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북5도의 미수복지구거주자에 대한 실종선고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또한 생사 불분명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며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통산하여서는 안 된다. 

① 특별실종 기간

특별실종에 해당하는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위난실종(화재∙홍수∙지진∙화산폭발 등)의 경우 실종기간은 1년이며, 기산점은 전쟁종지,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위난종료 시이다. 
② 보통실종

특별실종 이외의 경우로 실종기간은 5년이며,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이 입증된 때이다. 

(2) 청구권자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로는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있다. 이해관계자는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이다. 
ㆍ해당자: 배우자 등 제1순위 법정상속인, 보험금수익자, 종신정기금채무자 등

ㆍ비해당자: 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자,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

(3)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제도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재자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인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제도이므로,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4)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29조 제1항). 
보호되는 선의의 행위자는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는데, 이에는 ‘양당사자선의설(통설)’, ‘일방선의설’, ‘양수자보호설’이 있다.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양도인·양수인·전득자 모두 선의인 경우 실종자였던 자는 전득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9조제1항은 ‘선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과실’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9조 제2항).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쌍방 모두가 선의이어야만 보호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통설에 의할 때, 예를 들어 실종자 남편(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실종자의 처(乙)가 다른 남자(丙)과 혼인한 후 甲의 생존으로 인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사안에서, 乙과 丙 중 어느 한 당사자라도 악의인 경우 乙과 丙의 혼인은 甲과 乙의 혼인이 부활하게 됨에 따라 중혼(重婚)에 해당하게 된다. 갑과 을의 혼인에는 이혼사유가 발생하고, 을과 병의 혼인은 취소사유가 발생한다. 

2. 상속개시의 기준

가.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일시인데 상속개시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상속에 관하여 생길 각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 상속인의 자격과 능력의 결정 기준 

실종선고,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등 자연사 이외에 법적인 사망처리 기준을 두는 것은 사망시기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고 상속인 순위, 상속재산의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동시사망의 추정, 실종기간의 만료 부분이 모두 상속개시시기의 불확정 상황을 법적으로 확정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2) 상속에 관한 소송 기준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 관련 여러 가지 소송권,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진행이 되는 기준이 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재산분리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별수익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상속개시시가 된다. 

(3) 상속효력 발생 

상속개시는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시기이다. 상속개시인 사망이 나중에 발견되어도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의 효력이 소급되어 발생한다. 

나. 상속개시의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 또는 사망한 장소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준이 된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로서 상속 관련 가사소송과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기준이다. 다만, 유언의 경우 피상속인 생전에 벌어지는 일이고 유언에 대한 생전 검인이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주소가 아닌 유언시 주소가 기준이 된다. 

피상속인의 주소가 없을 경우 또는 한국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최후의 거소가 주소로 인정되고, 거소도 알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장소가 피상속인의 주소가 된다. 

다.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소송비용, 재산목록작성비용, 유언집행비용 등이며, 장례비용도 비용으로 포함된다. 상속비용은 그 시기에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데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파산, 재산분리시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첨부2] 78페이지 히1. 내용추가
라. 상속회복청구권
(1)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사람,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상 상속을 하는 이른바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상속권자가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민법 제999조제1항).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더 많이 상속한 경우, 상속인을 배제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승계한 경우 상속권을 침해 당한 상속인이나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2)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대법원 2000다22942 판결), 상속분을 양수한 자이다. 
(3) 상대방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인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ㆍ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ㆍ 후순위상속인

ㆍ 상속결격자

ㆍ 무효혼인의 배우자

ㆍ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ㆍ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ㆍ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반면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보지 않는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제2항). 행사기간의 기준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이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상속회복청구권의 해당 여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칭상속인이 인정되고 상속회복청구권행사의 대상이 되면 진정한 상속인은 이 행사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반면 상속권의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 아닌 상대방에 대해서는 행사기간이 지나더라도 참칭상속인이 계속 상속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 

ㆍ피상속인(갑)이 혼인 외 출생자를 법적인 배우자(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혼인 중 출생자(A)로 신고한 경우 A는 친생자로 되어 있고 남편이 사망하여 A가 상속인으로 남편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갑의 친생자 병이 A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ㆍ피상속인 갑의 동생 을이 있고 제3자인 A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갑의 상속인으로 한 다음 갑의 부동산을 A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A는 불법적으로 상속인의 외관만을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은 아니고 피상속인 동생 을은 A에게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과 상관없이 갑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ㆍ피상속인 갑에게 자녀 A, B, C가 있고 이중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전부 차지한 경우 B, C는 A를 상대로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들은 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ㆍ피상속인 갑에게 자녀 A, B, C가 있는데 A가 갑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는 여전히 갑에게 있는 경우 상속권침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근거로 A에게 점유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Ⅴ.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에 있어서 유언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고려기간이 있으며 법적 절차에 의해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선택하지 않아도 상속이 단순승인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선택권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목표 2-9. 상속 승인과 포기의 요건, 방식 및 효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1. 상속의 승인·포기의 선택
가. 상속인의 선택권과 이해관계의 조정
(1) 상속인의 선택권 

상속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개시 시에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에는 채무 등 상속인에게 불이익 한 부분 역시 포함되고 상속인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기에 상속인에게 승인과 포기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표와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표 2-7. 상속 승인과 포기의 결정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2) 상속재산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 

상속인에게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언제든지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면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속채권자 등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간, 즉 고려기간을 주어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민법은 상속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인이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상속의 승인, 포기 행위 

(1) 선택권의 행사방법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해야 하며 상속개시 전에 하는 것은 무효이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상속재산에 대해서 포괄적이며,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다. 

(2) 고려기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기간이라고 하며 그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라는 의미는 상속개시 사실뿐만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33872 판결).

이 고려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제1항).

(3) 특별한정승인 기간
원칙적으로 고려기간이 있지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또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며(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민법 제1021조).

(4) 승인, 포기의 취소 

원칙적으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는 철회나 취소가 허용되지 않지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후견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거나 사기강박,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2. 상속의 단순승인 

가. 단순승인의 요건 

민법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민법 제1026조).

ㆍ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ㆍ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ㆍ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不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27조).

나. 단순승인의 효과 

법정단순승인이 인정되면 상속이 확정되고 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3. 상속의 한정승인 
가.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민법 제1019조제3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라.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고,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1028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마.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으로 완전히 상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의 청산의무가 있다.
먼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해야 하고, 채권의 신고, 공고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 물론 우선권 있는 채권자(저당권, 질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에 재산이 있는 경우 유증을 집행할 수 있다(민법 제1036조).

한편 한증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4. 상속의 포기 
가.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상속포기의 효과 
(1)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된다(민법 제1053조제1항).
(3)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민법 제1044조제2항 및 제1022조).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더 낮은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된다(민법 제1044조제1항).

[첨부3] 172페이지 상1~상7. 문구수정
④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인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주식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 등 제외)의 5%(일정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경우에는 10% 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첨부4] 177페이지 하8. 내용추가

	※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적용시 상속세 납부능력요건 

㉮ 대상 기업 및 대상 상속인: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인

㉯ 적용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분부터 적용
㉰ 적용요건: ㉠ ≤ ㉡ x 200%
   ㉠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포함)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해당 가업상속인이 채무의 입증방법으로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 해당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다음의 가업상속재산가액
- 개인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받지 않을 경우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


[첨부5] 182페이지 하7. 내용추가

	※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위반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 

해당 상속인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기 전에 사후관리위반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해당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첨부6] 195페이지 하4~196 상1. 문구수정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상장유가증권(법률상 처분 유가증권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상속세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기의 물납청구의 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 납부세액–[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출자지분)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에 담보된 채무액)]

.

[첨부7] 215페이지 상15. 내용추가

ⓓ 증여세 추징사유 예외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일정한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일정한 용도로 인출한 때
• 일정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본인의 의료비 등 일정한 용도

- 소득세법상 의료비세액공제대상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 소득세법상 교육비세액공제대상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 허가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한편,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신탁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등을 인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받은 신탁업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 등 인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8] 237페이지 박스. 내용수정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50%)× (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50%)

③ ① 및 ② 수혜법인이 ①, ②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5%)


[첨부9] 342페이지 표 6-2. 표수정

표 6-2. 가업상속재산에 따른 연부연납의 납부기간

	구분
	① 거치기간
	② 연납기간
	총연납기간(①+②)

	가업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5년
	5년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점유비율

50% 미만
	-
	10년
	10년

	
	
	3년
	7년
	10년

	
	가업상속재산가액 점유비율

50% 이상
	-
	20년
	20년

	
	
	5년
	15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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